
환경부담금 부과 8년만에 38배 급증
환경부 , 200 1년 86 1만5000건에 4087억원 … 징수율은 88%로 하락세

환경부가 환경오염 해소를 위해 징수하는 환경개선부담금의 부과건수가 시행 8년만에 40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에 따르면, 환경개선부담금 제도가 처음 시행된 1993년 22만5000건에 불과했던 부과규모가 2001년

861만5000건으로 8년만에 38.3배 증가했다. 또 부과금액은 398억원에서 4648억원으로 12배, 징수금액은 385억

원에서 4087억원으로 11배 각각 늘었다.

그러나 실제 징수율은 1993년 97%에서 2001년 88%로 감소했다. 부담금의 징수율이 떨어지는 것은 전년도

에 미납된 부담금이 다음해에 다시 부과되면서 어느 정도의 누적분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이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실적 (단위: 1000건, 100만원, %)

구 분 부과건수 부과금 액 징수 금액 징수율

1993 105 39,881 38,582 96.7
1994 4,109 86,293 76,460 88.6
1995 4,932 128,793 113,386 88.0
1996 5,527 178,380 157,724 88.4
1997 6,417 250,333 218,895 87.4
1998 6,756 320,566 267,280 83.4
1999 6,729 355,662 297,591 83.7
2000 7,741 409,364 341,849 83.5
2001 8,615 464,857 408,785 87.9

환경개선부담금 제도는 오염 원인자 부담원칙에 따라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람이나 사업장이 합당한 처리

비용을 부담토록 함으로써 오염저감을 유도하고 환경투자 재원을 확충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다.

부담금의 부과대상은 유통과 소비 과정에서 오염물질의 배출로 인해 환경오염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면

적 160㎡ 이상인 시설물과 경유 자동차 등이다.

공장 등 생산과 제조부문의 시설물과 삼원촉매장치 등을 통해 이미 원인자 부담을 하고 있는 휘발유자동차

는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외국정부 소유의 시설물과 자동차, 단독주택과 공동주택 등 주거용 시설물도

부담금이 면제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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